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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토론회 개최�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도와 고용위기 대응력 높이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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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13일(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3일(수) 오전 10시,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연구 토론회’를 열고, 고용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 는 정부의 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토론회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발생한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유지정책의 변화 와 역할 그리고 문제점과 성과를 파악해 한국의 제 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해외 고용유지지원정책 사례 검토와 시사점’을 주 제로 발표한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은 “고용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 유형은 크게 단축근로제와 임금보조금으로 나뉜다”며 “단 축근로제 유형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코로나 19 에 새롭게 도입한 나라는 한국으로 비롯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며 임금보조금 방식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있 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위원은 해외 고용유지정책 시사점으로 신속하고 대폭적인 위기 대응, 비전형 및 파견 ‧용역 노동자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직업 훈련과 일자리 재배치, 회복 단계의 제도 변화, 휴업상태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개 선, 사용주 부담 완화 통해 접근성 제고 등을 발 표했다.


 


‘코로나19 대응 한국 고용유지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윤자영 충남대학교 조교수는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대대적 으로 확대 개편하며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강구했지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임 금 근로자의 고용 유지지원금 수혜 비중이 극히 낮다”고 꼬집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이 얼마나 취 약한 구조로 고착되어 있는지 극명히 드러났 다”며 “불확실성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고용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 유지 연계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신속한 대응‧고용유지 연계기업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근간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현경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자영 충남대학교 조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








